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철회 및 재협상 촉구 결의문

 거창군의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함은 물론 축산농가를  

살리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를 철회하고 재협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6월 26일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 위생조건고시에서 

“도축당시 30개월 미만소의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포함하지 않

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동안 정부는 머리뼈와 척주 등 특정위험물질(SRM)의 경우 광우병으로

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에 따라 수입을 전면 금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뼈를 포함하여 연령 제한 없이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결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는 우리 축산농가들이 심각한 도산위기에 

빠뜨렸다.

이에 우리 거창군의회는 거창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번 사태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검역주권의 회복과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한․미 쇠고기 수입고시 철회 및 재협상을 통해 국민건강권과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2. 최근 발표된 축산농가를 위한 정부의 보완 대책은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므로 소득감소분에 대한 농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3. 정부는 축산농가에 대해 조건 없는 “경영회생지원비”가 지급되어야 하고  

  사료원료곡 확보 및 지원으로 정부가 가격하락 유도 등 가격통제를   

  실시하라.

4. 값싼 수입 쇠고기가 무분별하게 들어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우 생산 및 소비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유통체계에  

  대한 확실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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